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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2나273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2. B

3. 주식회사 C

원고, 항소인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1.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2. G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3. H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5. 선고 2020가합4086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7.(피고 F, G에 대하여)



2024. 8. 29.(피고 H교회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I와 피고 H교회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2019년 9월

경 체결된 근질권설정계약을 10,102,5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4. 작성

한 배당표 중, 

      1) 피고 F에 대한 배당순번 1 배당액 880,480,962원을 878,751,899원으로, 

      2) 피고 H교회에 대한 배당액 1,582,943,343원을 1,533,517,384원으로, 

      3) 원고 A에 대한 배당순번 15 배당액 4,661,651원을 5,239,116원으로, 

      4) 원고 B에 대한 배당순번 5 배당액 30,802,405원을 33,123,028원으로, 배당순

번 30 배당액 5,321,368원을 5,980,556원으로, 배당순번 32 배당액 17,635,207

원을 19,946,33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5,051,29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5)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순번 6 배당액 30,852,832원을 33,177,255원원

으로, 배당순번 29 배당액 5,290,699원을 5,946,088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

에 대한 배당액 5,051,29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6)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37,675,214원을 42,612,621원으로, 

      7) 원고 E에 대한 배당순번 34 배당액 130,513,487원을 147,617,522원으로, 배



당순번 35 배당액 77,547,692원을 87,710,461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F, H교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H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

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

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 선택적 청구취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4.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245,319,185원을 268,142,466원으로, 원고 B에 대

한 배당액 53,758,980원을 256,877,95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

다)에 대한 배당액 36,143,531원을 146,877,950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37,675,214원을 140,000,000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3,133,061,179원을 

4,222,786,300원으로, 피고 H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582,943,343원을 54,216,7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피고 교회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년 9월경 체결된 근질권설정계약을 

10,102,5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제2 선택적 청구취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4.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245,319,185원을 268,142,466원으로, 원고 B에 대

한 배당액 53,758,980원을 256,877,95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36,143,531원을 

146,877,950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37,675,214원을 140,000,000원으로, 원고 E

에 대한 배당액 3,133,061,179원을 4,222,786,30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76,553,591원1)을 393,864,659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848,037,648원을 0원으

로 각 경정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청구취지 변경에 따

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4쪽 제13행부터 제18쪽 제9행까

1) 원고들은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1,074,533,59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별
지2 배당표상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합계 1,076,553,591원(= 배당순번 1 배당액 880,480,962원 ＋ 배당순번 14 배당액 
3,442,466원 ＋ 배당순번  24 배당액 2,702,057원 ＋ 배당순번 25 배당액 44,097,958원 ＋ 배당순번 26 배당액 38,675,163원 
＋ 배당순번 28 배당액 107,154,985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맨 아래 행의 “이행각서를”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

금 이행각서’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2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

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 내지 13행의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

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로 피고 G가 얻은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행의 “교부받았다”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이행 확약서를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이행확약‘이라 한다)”로, 제8행의 

“근질권을”을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행의 “별지3과”를 “별지2와”로, 제1~2행의 “별지4 배당액계산

결과표를”을 “별지3 배당액계산결과표(이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라 한다)를”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 교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202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피고 교회를 상대로 한 

종전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배당이의의 소를 피고 교회가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하면서 배당액 삭제 순

서와 범위가 다른 배당이의의 소로 변경한 것이어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고,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들은 당초 제기하였던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8. 14.부터 1주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23. 3. 21. 내지 2023. 8. 30. 새로운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

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 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2023. 3. 21.자 및 2023. 8. 3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원고들이 당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교회의 배당액 전

액 삭제 및 원고들의 배당액 증액을 구한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교회가 배당액

을 수령할 수 없는 사유, 즉 공격방법을 변경․추가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피고 교회와 피고 F, G 사이의 주관적 병합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소송물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교회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사유는 각 아래와 같고,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

에 대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되, 먼저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의 판단을 구하고 



그중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에 한하여 피고 F, G에 대한 청구의 판단을 구한다. 

  가.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근질권자는 집행공

탁에 따른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

는데,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K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019. 10. 4.까지 배

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받은 피고 교회가 선순위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될 돈을 평등배당받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처분금지효

에 반한다. 나아가 K은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함에 있어 ’선순위 압

류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의 또는 조건을 붙여 승

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은 위 승낙의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데, 위 이의 

또는 조건에 따르면 피고 교회는 선순위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평등배당을 받을 여지가 없다. 

    3) 피고 교회는 2019. 9. 11. K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관하여 승낙을 받

을 당시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2019. 9. 11. 확정되었다(설령 그렇지 않더라

도 최소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2019. 10. 2.에는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교회가 I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G에게 I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채권이다. 피고 교회의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 교회가 피고 G 앞

으로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3,327,286,500원을 변제공탁한 2020. 8. 12.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근질권은 그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

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근질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4) 설령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근질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24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뿐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의 근질권설정액인 49억 8,300만 원에 미치지 못

한다.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근질권설정액인 

49억 8,3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5) I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피고 교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 B, C의 피보전채권액인 10,102,5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

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액 10,102,596원

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 B, C에게 각 5,051,298원씩 배당하여야 한다. 

    6) 따라서 피고 교회의 배당액은 1,582,943,343원에서 54,216,763원으로 경정되어

야 하고, 그 차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과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라 작성된 증

서 2016년 제355호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은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F에게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과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특별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에 관한 2016. 2. 24.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 개최됨이 없이 회의록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이 사

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에 관한 I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

다. 

      나) 피고 F이 I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I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주총회 및 이

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한 성과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세후 10억 원과 그에 부과될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횡

령)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작성된 증서 2016년 

제355호 공정증서는 업무상 배임(횡령)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이므로 무효이다. 

    2) 제1, 2 약속어음과 증서 2016년 제2306호, 제2307호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다.

      가) 제1, 2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2016. 9. 7.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실

제로 개최됨이 없이 회의록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제1, 2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I의 주

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I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대표인 L, 사내이사인 M, 대표이사인 N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L, M이 제1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F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I가 지급보증하도록 하여 제2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차용금이 I에 실제로 입금

되지 않았거나 입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구상금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F은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제1, 2 약속어음과 증서 제2306호, 2307호 

공정증서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3) 소외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합



계 178,899,944원을, 관련 배당절차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 배당절차에서 합계 

20,790,824원을 각 배당받았다. 위 각 배당금에 해당하는 주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피고 

F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므로, 피고 F은 위와 같이 소멸한 합계 199,690,768원(= 

178,899,944원 + 20,790,824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배당액 중 위와 같이 소멸한 사전구상금 199,690,768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

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 F의 배당액은 1,076,553,591원에서 393,864,659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1) 피고 G는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을 통해 I가 아닌 P에 50억 원을 투자한 것이

고, 위 투자금 50억 원 중 34억 8,000만 원만 토지계약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나머

지 투자금은 L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G와 P는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에 

따른 조합관계에 있었는데, I는 P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P의 피고 G에 대

한 이 사건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I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실질 대표인 L 및 대표이사 N가 피고 G에

게 I가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투자

수익금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 내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

고, 피고 G는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위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투자수익금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은 반사회질

서 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다.  

    2) I가 P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



함을 넘어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당시 P의 대표이사가 I의 이사였던 L라는 점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

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있어야 하고, I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P

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승계계약에 관한 이사회의 특별승인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I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 

    3) 피고 G는 L 개인에 대한 투자자임에도 마치 I에 대한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

여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N를 기망하였고, 2016. 3. 24.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이 사

건 투자수익금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I는 2022. 9. 30. 피고 G에게 기망을 이유

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I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G의 배당액은 848,037,648원에서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

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의 배당요구채권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쳐 쓰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의 가.항 부분(제24쪽 제13행부터 제31쪽 제18행까

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4쪽 제17행의 “사해행위 취소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7쪽 제16행의 “공정증서”를 “공정증서(이하 ’증서 2017년 제230호 공

정증서’라 한다)”로, 제17행의 “공정증서”를 “공정증서(이하 ’증서 2017년 제231호 공정

증서’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8쪽 글상자 아래 제4행의 “근질권을”을 “근질권(이하 ‘원고 E의 근질

권’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0쪽 제4행의 ”원고 E 명의의 이 사건 근질권“과 제31쪽 제1행의 ”원

고 E 명의의 근질권“을 모두 ”원고 E의 근질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0쪽 제8행의 “대여원금”을 “대여원금 및 그 대물변제 명목인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1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따라서 I의 원고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그 대물변제 명목인 이 사건 상가

의 소유권 이전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I가 원고 E에 대하여 원고 E의 근질권

과 증서 2017년 제230호, 제231호 공정증서를 통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채무는 여전

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교회는 원고 E의 근질권과 증서 2017년 제230호, 제231호 공정증서에 따

른 채권액이 원고 E의 배당요구액 합계 4,222,786,300원2)에 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원고 E은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34, 35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원고 E의 근질권에 기하여는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4로 

근질권설정액 29억 2,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앞서 인

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3, 94호증, 을다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2)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4 채권액 2,925,000,000원 +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34 채권액 814,080,821원 +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35 채권액 483,705,479원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34 채권액 814,080,821원은 

증서 2017년 제23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

5614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으로서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인 ’

원금 6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7. 31.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배

당35 채권액 483,705,479원은 증서 2017년 제23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8304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3,573,735,000원에서 중첩되는 원고 E의 근질권의 근질권설정액 29억 2,500만 원을 공

제한 나머지 중 일부로서 여기에 위 근질권설정액 29억 2,5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인 ’원금 24억 3,750만 원과 이자 5억 원 및 원금에 대하여 변제

기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E의 배당요구채권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 교회는 원고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8632호(항소

심: 수원고등법원 2022나27792호)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4, 34, 35 각 배당액의 

삭제를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

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

  나. 피고 교회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

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



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

제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

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한편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

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

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

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

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다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K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을다 제40호증의 1)의 ‘공탁원인사실’란에 피고 교

회의 이 사건 근질권을 포함하여 자신이 근질권설정에 승낙을 한 근질권들과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들을 열거하면서 ‘수십 명의 압류채권자들과 근

질권자들이 존재하는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공탁을 신청한다’고 기재하였고, ‘공탁으

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을 기

재하였다. 나아가 K은 집행법원에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을나 제11호증)에도 피고 교

회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을 기재하였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

는바(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인 이 사건 공

탁으로 인하여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권리 소멸에 대한 대상

(代償) 또는 보상(報償)으로서 피고 교회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자의 지위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채권질권자는 담보 목적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민법 제355조, 제

329조),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

법에 의해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담보권의 존재



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54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다가 피고 교회로서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근질

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탁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당연히 우선변제

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 교회는 소멸하게 되는 이 사

건 근질권의 우선변제권 내지 환가권능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

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는 데

에 피고 교회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이 피고 교회

의 이 사건 근질권을 명시하여 피고 교회에 대하여도 면책받기 위한 혼합공탁을 하였

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교회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근질권만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K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 법이 요구하는 공시요건을 갖춘 피고 교회로 하여금 아무

런 구제 수단도 없이 이 사건 근질권만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반면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근질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저해한다거나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이를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있는 이 사건 공탁의 사유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질권자인 



피고 교회의 배당절차 참여를 배제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마)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

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피고 교회 등 근질권자들을 포함하여 별지3 이 사건 배

당액계산결과표 순번 1 내지 51 채권자들로 보고 아래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

금 125억 원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2,517,316,993원 중 채권압류가 경합되지 않

은 상태에서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8,306,000,000원3)은 변제공탁금에 해

당하고, 나머지 4,211,316,993원은 집행공탁금에 해당하는데, 피고 교회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변제공탁금은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근질권자

들에게 지급하고, 피고 교회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질권보다 후순위인 압류채권자들은 이 사건 근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라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집행공탁금은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보다 

선순위인 압류채권자들에게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익권에 기한 신탁이익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근질권 설정과 압

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탁금은 위 신탁이익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K은 2019. 10. 30. 신탁이익금 9억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2020. 1. 9. 기준으로 미

분양된 상가들의 가액이 25억 9,300만 원으로 감정되었다), 이 사건 근질권보다 선순위

인 압류채권자들은 이 사건 근질권보다 후순위인 압류채권자들과 동순위가 되는 등 근

질권자들과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에 있어 순위의 선후관계가 상대에 따라 다르

고,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기재 채권자들 중 서로 순위가 같은 압류 및 가압류채

3) 1순위 근질권자 Q 채권액 1,530,000,000원 + 2순위 근질권자 E 채권액 2,925,000,000원 + 3순위 근질권자 R 채권액 
1,805,500,000원 + 4순위 근질권자 S 채권액 1,805,500,000원



권자들의 채권액만 합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점, 압류채권과 근질권의 피

담보채권이 중첩되기도 하고(이를테면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2와 32 채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질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나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을 

확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

건 공탁서에 피고 교회의 근질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교회를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

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교회를 포함한 근질권자들의 근질권의 효력과 피담보채권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한편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

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

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비록 사안이 다르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취지는 집행법원이 K의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

탁사유신고 시까지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 교회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다.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이 채권압류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거나, K의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그 채권



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

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근질권이 설정되고 그 후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그 근질권은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

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선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채

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여서 근질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채

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

마417 결정 등 참조).

     집행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채권압류 또는 가압압류명령을 받아 이 사건 근질권자인 피고 교회보다 선순위 압류채

권자이므로(다만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39, 40 각 5,051,298원

의 채권은 이 사건 근질권보다 후순위이다), 피고 교회가 선순위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

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액에 따른 안

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피고 교회보다 후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들이 받을 배당액을 피고 교회에 흡수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처럼 채권압류명령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2019. 9. 11.경 

I와 피고 교회에게 보낸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관한 승낙서에서 이 사건 수익권에 관

하여는 이미 선순위로 근질권들이 설정되어 있고, 여러 채권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들

을 송달받았음을 그 상세 내역과 함께 밝히면서 ‘위 결정문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근질권 설정을 승낙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언

의 형식과 내용에다가 K은 위와 같은 내용의 승낙서를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들로부터 

‘압류․가압류 및 근질권 등 채권액이 예상 정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상황이라 하더

라도 I는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후순위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배당되며, 근질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점(을다 제5, 6호증) 등을 보태어 고려하

면, K이 위와 같이 ‘(선행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승낙한다’고 밝힌 부분은 앞서 본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법리를 확인적, 주

의적 차원에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근질권의 효력을 특별

히 추가로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근질권이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확정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교회가 피고 G에

게 I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야 발생하는 사후구상권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7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

보채권은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라 피고 교회가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사

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사후구

상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1)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근질권설정액을 49억 8,300만 원으로, 피담보채무

의 범위를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라 I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근질권 실행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2016. 3. 24. 체결된 이 사건 이행확약

은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피고 G의 투자원금 34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교회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 교회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상환요구 등이 발생할 경

우(판결, 압류, 구상권, 내용증명 등) I가 피고 교회에게 연대보증금액 34억 6,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전액, 연대보증 보상금 15억 원(위 내용 판결, 압류, 구

상권, 내용증명 등이 발생될 경우 지급함)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

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위 ‘대여원금’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확약

에 따라 I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년 9월경은 이미 피고 G가 I와 그 연

대보증인인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이 사건 투자원금 34억 6,000

만 원 중 2016. 6. 30. 피고 교회로부터 변제받은 10억 원4)을 제외한 나머지 24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선행 확정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는 이미 이 사건 

4) 이와 관련하여 피고 교회가 가지는 권리는 R, S에게 양도되어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이행확약에서 정한 부관, 즉 ‘피고 교회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상환요구 등이 발생할 경

우(판결)’가 성취되어, I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선행 확정판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 연대보증 보상금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선행 확정판결금과 관

련하여서는 피고 교회가 I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른 수탁보

증인의 사전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I와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른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삼아 근질권설정액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24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5. 4.까지 연 5%, 2018. 5. 5.부터 2020. 12. 31.까지5)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23,090,411원, 연대보증 보상금 15억 원을 합한 

4,983,090,411원에서 10만 원 미만을 버린 49억 8,3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을다 제75호증 제49쪽 참조). 

  마.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액수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77,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액수는 4,859,212,680원(= 

3,328,927,353원 + 30,285,327원 + 15억 원)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선행 확정판결 원리금 공탁에 따른 구상금: 3,328,927,353원

      피고 교회는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금제2682호로 선행 확

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3,327,286,5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 교회는 수탁보증인으로서 I

에 대하여 위 3,327,28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배당기일인 2020. 8. 

14.까지6)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640,853원(= 3,327,286,500원 

5) 피고 교회가 아직 피고 G에게 선행 확정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상 변제시기인 2020. 12. 31.까지의 지연손해
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배당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



× 6% × 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같음)의 합계 

3,328,927,353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이는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

다.

    나) 피고 교회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른 구상금: 30,285,327원

     피고 G는 선행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

3482호 및 같은 법원 2020타채50113호로 피고 교회의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V조합

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

심하였다. 피고 교회는 수탁보증인으로서 I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추심금과 

이에 대하여 각 추심일부터 배당기일인 2020. 8.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

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 30,285,32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이는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추심 날짜 제3채무자 추심 금액 이자

2019. 12. 5. 주식회사 U 10,027,173원
417,524원

(= 10,027,173원 × 6% ×254일/366일)

2020. 1. 28. T 주식회사 13,462,148원7) 441,381원
(= 13,462,148원 × 6% × 200일/366일)

2020. 2. 4. V조합 4,730,395원
149,666원

(= 4,730,395원 × 6% × 193일/366일)

2020. 2. 6. 주식회사 U 1,024,948원
32,092원

(= 1,024,948원 × 6% × 191일/366일)

합계 30,285,327원

      다) 연대보증 보상금: 15억 원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
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근질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추심된 12,282,387원(= USD 10,522.95 × 인출일 기준 미화 1달러당 기준환율 1,167.20) + 예
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추심된 1,103,070원 +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추심된 76,691원



    2)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

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

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집행법원은 피고 교회의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근질권설정액인 49억 

8,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피담보채권

액은 위 근질권설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4,859,212,680원이므로,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

액 1,582,943,343원은 1,543,619,980원[= 피고 교회의 배당액 1,582,943,343원 × (실제 

피담보채권액 4,859,212,680원 ÷ 근질권설정액 4,983,000,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하

고, 그 차액 39,323,363원(= 1,582,943,343원 – 1,543,619,980원)은 배당이의를 한 원고

들에게 귀속시킴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39, 

40 각 5,051,298원의 채권은 K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승낙한 날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배당액이 선순위인 피고 교회에게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

로, 원고 B, C의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교회에 과다배당된 금액을 귀속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39,323,363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질권보다 선순위인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에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귀속시킨다.



원고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채권액 비율에 따른 추가 안분액

A8) 15 27,484,932원
553,143원

(= 39,323,363원 × 27,484,932원 ÷ 1,953,924,536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표에서 같음)

B

5 110,452,055원
2,222,883원

(= 39,323,363원 × 110,452,055원 ÷ 1,953,924,536원)

30 31,374,597원
631,424원

(= 39,323,363원 × 31,374,597원 ÷ 1,953,924,536원)

32 110,000,000원
2,213,786원

(= 39,323,363원 × 110,000,000원 ÷ 1,953,924,536원)

C

6 110,632,877원
2,226,522원

(= 39,323,363원 × 110,632,877원 ÷ 1,953,924,536원)

29 31,193,775원
627,785원

(= 39,323,363원 × 31,193,775원 ÷ 1,953,924,536원)

D 33 235,000,000원
4,729,451원

(= 39,323,363원 × 235,000,000원 ÷ 1,953,924,536원)

E9)

34 814,080,821원
16,383,640원

(= 39,323,363원 × 814,080,821원 ÷ 1,953,924,536원)

35 483,705,479원
9,734,729원

(= 39,323,363원 × 483,705,479원 ÷ 1,953,924,536원)

합계 1,953,924,536원 39,323,363원

 

  바. 원고 B, C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의 다.항 부분(제34쪽 제15행부터 제3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원고 A의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2, 31 채권은 동일한 채권으로 각각 92,993,231원, 147,664,303원을 배당받아 모두 만족을 
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2, 32 채권의 비고란 등 참조)

9) 원고 E의 경우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4 29억 2,500만 원 채권의 경우,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34, 35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4쪽 제15행의 “1)”을 “가)”로, 제35쪽 제5행의 “2)”를 “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39, 40 각 5,051,298원의 채권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제35쪽 제8행, 제14행의 각 “근질권설정계약이”를 “이 사건 근질권설정

계약이”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6쪽 각주4)의 “별지4”를 “별지3”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교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6쪽 제6행의 “1)”을 

“가)”로, 제20행의 “2)”를 “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의 라.

항 부분(제36쪽 제6행부터 제38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

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

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



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

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

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B, C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인 피고 

교회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근질권설정

계약은 원고 B, C의 피보전채권 합계 10,102,596원(= 5,051,298원 × 2)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액 중 10,102,596원을 삭제하고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39, 

40 채권에 관한 배당액 각 5,051,29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교회가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순번 39, 40 채권에 관한 안분배

당액 중 4차로 흡수한 각 809,824원 뿐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1,619,648원

(= 809,824원 × 2)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되거나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교회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얻은 이익은 그 배당액 전부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교회가 원고 B, C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의 배당요구채권 존부

    피고 F은 원고 E의 배당요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 E의 근질권

과 증서 2017년 제230호, 제231호 공정증서상 채권이 여전히 유효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과 증서 2016년 제355호 공정증서의 효력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존재 여부

      피고 F과 I가 2016. 2. 24.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I

가 2016. 2. 24. 대표이사였던 피고 F, 사내이사 L, M, W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F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성과금으로 10억 원(세후)을 지급하기

로 한 이 사건 성과금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

였고,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서명․날인한 이사회 의사록(을가 제5호증)

이 존재하는 사실, I는 같은 날 주주 L, W, M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모두 서명․날인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가 제4호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성

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에 관한 I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증거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각 의사록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F이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금 10억 원 지급 청구 소송과 제세공과금 630,288,480

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및 효력이 쟁점이 되었

는데, 법원은 위 각 소송의 판결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배임(횡령)행위로서 반사회질서 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는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실질 대표인 L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채

업자로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피고 F을 대표

이사로 선임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 F과 I 사이의 근로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으

로 인하여 순수익이 5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피고 F은 성과금 명목으로 순수익의 

16%(순수익을 50억 원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③ 피

고 F은 2014. 8. 26.부터 2014. 11. 4.까지 제1 투자약정에 따라 5억 원을 L 명의의 X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투자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점, ④ 피고 F은 I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수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 약정이  이루어진 2016. 2. 24. 당시 I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I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I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K은 2019년 10월 신탁이

익금 125억 및 9억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 ⑥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된 성과금액



에 대한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성과금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 F에게 이 사건 성과금 및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I 이사들의 충실의무에 

위배될 정도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결여되었다거나, 이사들의 배임(횡령)행위에 해당

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 F이 I 등을 상대로 제기

한 성과금 10억 원 지급 청구 소송과 제세공과금 630,288,480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 2 약속어음 및 증서 2016년 제2306호, 2307호 공정증서의 효력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존재 여부

      설령 I의 제1, 2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I가 2016. 9. 7. 대표이사 N, 사내이사 L, M, W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F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것

과 관련하여 그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공증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위 이사회에서 I의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7억 7,860만 원)를 보증한 피고 F에게 그 차용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서명‧날인한 이사회 의사록(을가 제11호증)이 존재하는 사실, I가 같은 날 주주 L, W, 

M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모두 서명․날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가 



제10호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 2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I

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증거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각 의사록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질서 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제1 약속어음 발행 당시 I의 소외 채권자들 및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F은 I에 대하여 자신의 대여금 7,0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제1 약속어음

은 I가 피고 F로부터 직접 차용한 7,06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 F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따른 7억 800만 원의 사전구상금 채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 내지 담

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F이 L와 공모하여 소외 채권

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 F이 L와 공모하여 위 돈을 횡

령하고자 하였다면 I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I가 피고 

F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L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M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F로부터 투자받은 제1 투자약정에 관하여, I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된 지위에서 위 투자금

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데 I의 이사 및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제2 약속어음을 발

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에게 제1, 2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I 이사들의 충실의무에 위배될 정도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결여되었다거나,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I가 피고 F을 상대로 증서 2016년 제230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외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부분의 사전구상권 소멸 여부

    1) 제1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 F의 I에 대한 7,06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

고 F이 I의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7억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른 

위 차용금 원금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인 사실, 피고 F은 2016. 12. 7. 제1 약속어음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순번 1로 880,480,962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 소외 채권자

들은 I에 대한 위 합계 7억 800만 원의 대여금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

구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합계 

178,899,94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고, K이 2019. 10. 30. 이 

사건 수익권에 기한 신탁이익금 9억 원을 추가로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합계 20,790,824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각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1, 63호증, 을다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

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변제충당은 허용

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

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

다51339 판결 등 참조). 소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한 대여금 채

권의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배당절차와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배당금은 모두 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소외 
채권자들

배당요구채권 

중 대여금 원금

배당요구채권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Y 190,000,000원 105,754,110원(= 295,754,110원 － 190,000,000원) 50,162,124원 5,829,582원

Z
68.000.000원 33,841,215원(= 101,841,215원 － 68,000,000원)

23,211,532원 2,697,524원
30,000,000원10) 5,013,158원(= 35,013,158원 － 30,000,000원)

AA 60,000,000원 37,864,794원(= 97,864,794원 － 60,000,000원) 16,598,606원 1,929,004원

AB 80,000,000원 13,162,782원(= 93,162,782원 － 80,000,000원) 15,801,109원 1,836,323원

AC 90,000,000원 50,246,512원(= 140,246,512원 － 90,000,000원) 23,786,864원 2,764,386원

AD 60,000,000원 31,384,793원(= 91,384,793원 － 60,000,000원) 15,499,549원 1,801,277원

AE 90,000,000원 55,986,787원(= 145,986,787원 － 90,000,000원) 24,760,458원 2,877,532원

AF 40,000,000원 13,533,602원(= 53,533,602원 － 40,000,000원) 9,079,702원 1,055,196원

      AB를 제외한 소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와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각 배당금 전액은 모두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액수에 미치

10) AB가 2015. 4. 20. 대여한 30,000,000원의 채권은 이자를 포함하여 Z에게 양도되었고, Z이 이 채권을 청구채권에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지 못하여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 F은 위 채권자들의 

위 각 배당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원금 전액에 관

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외 채권자들 중 AB의 경우, 이 사건 배당절차와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

에서 배당받은 합계 17,637,432원(= 15,801,109원 ＋ 1,836,323원)은 AB의 I에 대한 대

여금 채권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162,78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474,650

원(= 17,637,432원 – 13,162,782원)이 원금에 충당된다11). I의 A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의 차용원금 80,000,000원 중 4,474,650원이 소멸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피고 F의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 피고 F의 배당액 중 위와 같이 소멸하는 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배당액 1,729,063원[= 피고 F의 배당순번 1 배당액 880,480,962원 × (4,474,650원 ÷ 

피고 F의 배당순번 1 배당요구채권액 2,278,6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 F이 사전구

상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F이 과다배당 받은 위 1,729,063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들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킴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B, C의 이 사건 

배당액계산결과표 39, 40 각 5,051,298원의 채권의 경우, 선택적 공동소송인 피고 교회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므로 제외한다).

11)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의 배당표(갑 제63호증)에 따르더라도 AB의 채권액은 77,361,673원(이 사건 배당표의 채권액 
93,162,782원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15,801,109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이고, 여기에서 배당액 1,836,323
원을 공제하면 75,525,350원이 남게 되어 원금 80,000,000원 중 4,474,650원이 소멸함을 알 수 있다. 



원고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번

채권액 비율에 따른 추가 안분액

A 15 27,484,932원
24,322원

(= 1,729,063원 × 27,484,932원 ÷ 1,953,924,536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표에서 같음)

B

5 110,451,055원
97,740원

(= 1,729,063원 × 110,451,055원 ÷ 1,953,924,536원)

30 31,374,597원
27,764원

(= 1,729,063원 × 31,374,597원 ÷ 1,953,924,536원)

32 110,000,000원
97,341원

(= 1,729,063원 × 110,000,000원 ÷ 1,953,924,536원)

C

6 110,632,877원
97,901원

(= 1,729,063원 × 110,632,877원 ÷ 1,953,924,536원)

29 31,193,775원
27,604원

(= 1,729,063원× 31,193,775원 ÷ 1,953,924,536원)

D 33 235,000,000원
207,956원

(= 1,729,063원 × 235,000,000원 ÷ 1,953,924,536원)

E

34 814,080,821원
720,395원

(= 1,729,063원 × 814,080,821원 ÷ 1,953,924,536원)

35 483,705,479원
428,040원

(= 1,729,063원 × 483,705,479원 ÷ 1,953,924,536원)

합계 1,953,924,536원 1,729,063원

6.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L는 2015. 1. 29.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

여 I를 설립하였고, I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K과 이 사건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② 피고 G가 투자한 50억 

원 중 34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이 이 사건 사업과 관계 없이 L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N가 직접 참석하여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가 I의 대표행위를 하였다거나 N

의 대표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N가 I가 피

고 G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면서 L와 공

모하여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투자수익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자료

도 없는 점, ⑤ 피고 G가 L나 N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대표권 남용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증서와 이 사건 투자수익금 이행각서가 I의 실질 대표자

인 L나 대표이사인 N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한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

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 G가 I를 상

대로 이 사건 투자수익금 5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회의 특별승인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P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야 하는 영업 일부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I가 P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투자원금 및 투자수

익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



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1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로 인한 취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G는 P와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P가 지정한 신탁사인 AG 주

식회사에 50억 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들 스스로 위 50억 원 중 34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돈이 이 사건 사

업과 관계 없이 L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I는 P로

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가 I의 대표이사였던 N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수익금 이

행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0,102,5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① 피고 F에 대한 배당순번 1 배당액 880,480,962원을 

878,751,899원(= 880,480,962원 – 1,729,063원)으로, ② 피고 교회에 대한 배당액 

1,582,943,343원을 1,533,517,384원(= 1,582,943,343원 – 피담보채권액 관련 과다배당 

39,323,363원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10,102,596원)으로, ③ 원고 A에 대한 

배당순번 15 배당액 4,661,651원을 5,239,116원(= 4,661,651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553,143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4,322원)으로, ④ 원고 B에 대



한 배당순번 5 배당액 30,802,405원을 33,123,028원(= 30,802,405원 + 피고 교회 과다

배당액 추가 안분 2,222,883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97,740원)으로, 배당순

번 30 배당액 5,321,368원을 5,980,556원(= 5,321,368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631,424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7,764원)으로, 배당순번 32 배당액 

17,635,207원을 19,946,334원(= 17,635,207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213,786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97,341원)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5,051,29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⑤ 원고 C에 대한 배

당순번 6 배당액 30,852,832원을 33,177,255원(= 30,852,832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226,522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97,901원)으로, 배당순번 29 

배당액 5,290,699원을 5,946,088원(= 5,290,699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627,785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7,604원)으로, 사해해위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5,051,298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⑥ 원고 D에 대한 배

당액 37,675,214원을 42,612,621원(= 37,675,214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4,729,451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207,956원)으로, ⑦ 원고 E에 대한 배당

순번 34 배당액 130,513,487원을 147,617,522원(= 130,513,487원 + 피고 교회 과다배

당액 추가 안분 16,383,640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720,395원)으로, 배당순

번 35 배당액 77,547,692원을 87,710,461원(=  77,547,692원 + 피고 교회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9,734,729원 + 피고 F 과다배당액 추가 안분 428,04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교회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



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

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민정석

            판사 조효정

            판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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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I와 수탁자 K 주식회사 사이에 “하남시 AH 일원” 에 대하

여 2016. 6. 28.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상 발생하는 위탁자 겸 수익자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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